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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background: Despite the visible growth in radiation usage and nuclear power 
development, the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fundamental rights, a subject of public 
concern regarding issues including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safety rights,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life, is currently non-existent. 
Methods: By examining variou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text of positive law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n an idealistic perspective that guarantees the 
maximum degree of righ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legislative supplements that will lead 
to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Result and discussion: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s a 
subject incorporating several rights, including at least 12 claus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ese constitutional rights are manifested in the various clauses of 
the 14 positive law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The question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undamental right as reflected in these positive laws- whether the right 
to life should be prioritized or considered equal in weight to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the right to know, and safety rights- requires careful deliberation and 
is difficult to humanly resolve in the short term. 
Conclusion: Making policy that expands the usage of radiation and nuclear power while 
simultaneously preventing their associated risks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a proper value judgmen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in its associate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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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

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

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

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

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

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

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

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중심어 : 원자력, 방사선, 기본권, 헌법, 생존권 

1. 서론2)

지난 1세기는 과학문명의 창달과 물질적 성장의 시기

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는 분명 인간의 삶을 완성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1]. 그 중 인류문명의 

생성이래로 에너지의 생산 및 수급은 그 문명 자체의 존

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2]. 고도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면서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초기적 제도기반이 

놓이면서 시작되어 1968년에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건

설방침이 결정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석유파동

기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확대되었다. 1986년부터 10

년간에는 원자력발전기술자립계획이 추진되었고, 이를 

통하여 원전기술이 크게 발전함으로써 한국이 2010년 

UAE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3].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

원소는 1913년 의료목적의 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도입

에서 시작되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제정된 1963년 이후부터 본격

화 되었다. 1963년 당시 국내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소 이용기관은 2개에 불과했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공정

책임저자 : 한은옥, haneunok@gmail.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35-4,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307호

의 자동화, 보건 및 건강 의식의 향상에 따른 진단 및 치

료 설비의 첨단화, 신물질 개발에 따른 연구 기자재의 

현대화 등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6,085개 기관, 의료법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은 2012년말 기준으로 30,512

개 기관으로 각각 증가하였다.1) 

원자력은 전력생산 등으로 사회경제적 효용을 제공하

지만 한편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과 폐기물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4]. 즉 원자력발전과 방사선이용은 

양면성이 있어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과 의료, 산업적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핵확산 위협, 

원자력발전소 사고, 방사성폐기물 발생, 방사선피폭 등

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핵에너지

가 값싸고 비교적 안전한 자원이라는 주장 이면에는 인

간과 지구환경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에서 강도 9.0

의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긴장한 것도 

같은 예이다. 원자력은 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원자력

의 안전은 국민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나 방사능과 관련

한 위험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사안이고[5, 6],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이므로 무지에서 오는 막연

1) 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 Nuclear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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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도 크다[7]. 오늘날 사회문제는 위험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위급성과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후기 

산업사회 이전에 발생하던 사회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르

다[8].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원자력안전 

리스크에 대한 하나의 징후라고 본다면,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철학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더 

근본적으로 원자력사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문에서부터 

거대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9].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제공하지

만 동시에 안전 문제와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점은 리스크(risk)와 기회(chance)로 표현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광범위한 불확실성의 조건하에서 합리

적인 결정을 하여야 하는 문제에 자주 봉착한다. 원자력

분야의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원자력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리스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 즉 탈 

원전이고, 두 번째는 원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생산의 이

점을 고려하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하는 것

이다. 양자는 결국 사회경제적 효용과 대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4].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유혹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 강

제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을 생각한다면 국

가정책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학기술을 일단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를 돌이키는 것은 더욱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돌이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

게 된다. 이미 시민의 삶과 광범위한 국가의 산업 기반

이 과학기술이 주는 자유와 이익에 적응해 버렸고, 점점 

더 의존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자유 축소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는 과학기술의 이익

을 포기하는 방향의 정책결정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 

현시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 에너지환경

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으로서

의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고민만 남게 된다[10]. 이와 

같이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은 전 국민의 에너지 및 안전

과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현재의 전 국민뿐만 아니라 후

세대, 인류차원의 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용규

모가 증가하는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이용의 동향과 그에 

대응하는 법제의 기본 권리에 대한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

선진화된 원자력안전관리 및 방사선방호체계의 구축

을 통하여 미래 원자력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과학기술 법령체계는 내용적 측면에서 중복되

어 있으며, 주요법령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

호 모순적인 법령들이 적지 않아 과학기술의 새로운 환

경을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1]. 특히, 현 원

자력안전법(구, 원자력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82년 전

문개정 이후 일정한 체계 없이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수

시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산만하게 

규정되어 원자력에 관한 기본적인 모범으로서의 기능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 이 법

은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대응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편이었으며, 리스크가 큰 

만큼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자력법은 전체적인 조

화와 통일성이라는 면에서는 다소간의 미비점 내지 문제

점을 내포하게 되었다[13].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의 리

스크관리 체계는 시설허가 등 허가를 통한 예방적 통제

에 중점을 두면서 각종 감독과 규제를 규정하고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한

편 각종 벌칙규정을 통해 법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허가관청에 거부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허가발

급 시에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특별한 위험을 충분하게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14].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유형과 성격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겪는 변화의 폭과 속도도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

제들 역시 새로운 발상과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2) 

첨단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기술은 독자적 설계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오를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함으로써 원자력은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술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향적 성장과 발전에 비해 

원자력과 관련된 법학분야의 연구실적은 상대적으로 부

족하며[15] 특히,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

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의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

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및 

원자력과 관련된 실정법 내용을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분석

하여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

점에서 다수의 권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에 

반영된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방사선 및 원자력이용 

관련 실정법인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

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방사

성폐기물 관리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

2) 16. Lee SY, Kim DK. Philosoph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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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4종과 건강

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과 관련된 헌

법적 기본권이다[16-35]. 

방법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실증적인 사회조사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의 한계를 가지며,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에서 기본권적 근거를 파악

하는 데 연구자의 주관을 100%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현행 방사선 및 원자력이용에 관한 직접적

인 실정법 총 14종과 헌법에 기초한 다수의 권리 중 방

사선 및 원자력발전에 밀접하게 관계된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자력관련 실정법과 모든 기본권을 분

석하였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총 

14종 법제에 적용된 기본권 분석을 통해 원자력 및 방사

선이용에 대한 법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법제와 각 권리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모

두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순차적으로 각 

권리마다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 결과 및 논의

3.1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헌법상 권리 

최근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

지면서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사안들이 인권차원에서 접근

되기에 이르렀다. 인권이 기초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최

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최소주의적 관점으로부터 가능

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논

의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36].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강권, 환경

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건강문제, 방사성물질의 

누출 등의 사고로 인한 건강, 안전, 환경문제, 원자력발

전소의 사고로 인한 건강, 안전, 환경문제 등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안전사고는 교통, 화재, 

해난 순으로 발생하고,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의 이용으

로 인한 국내 사고율은 타 안전 사고에 비해 극히 미미

한 수준으로 발생하지만 국민은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

를 타 안전문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실제적으로

는 막연한 불안감과 사회적 수용성이 더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검진에서 방사선피폭이 수반되는 검사가 

기본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석탄사용을 감소시키고 있고, 

원자력발전이 쾌적한 환경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

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소의 파손과 

같은 대량재난에서는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환경을 파괴

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확률을 간과해서는 안 되므

로 사전예방적 조치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

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전권과 관계되는 데, 국

민경제성장의 근간에는 에너지 안보가 주요 영향변수이

고, 원자력발전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리므로 원자력

발전 운영과 방사선이용은 발전권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120조 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

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

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권, 생존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물질

로 원자력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써 천연자원개발, 국가경제발전, 국민의 생존문제가 상

호 관련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동법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

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개발권, 발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

전이 국가의 보호 하에 개발과 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과 

원전수거물센터 등의 건립은 국가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에서 허가 하고 있고, 각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

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

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

발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고

리 원전 1-4호기, 신고리 원전 1-2호기, 한빛 원전 1-6호

기, 한울 원전 1-6호기, 월성 원전 1-4호기, 신월성 원전 

1호기 등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

형 있는 이용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

해 해안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다. 

헌법 제127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권, 발전권, 생존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를 위해 방사선기술 및 원

자력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

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

으로써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을 

위해 지역선정 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함께 가지

며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상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의 개발과 이

용 등은 국가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영역이므로 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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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법제는 공법체계에 속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

발전 관련 법제는 다수의 헌법적 기본권과 관계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민의 관심사항인 건강권, 환

경권, 안전권과 이와 충돌되는 권리인 개발권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2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에 나타난 기본권

3.2.1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건강권

건강권 적용은 인체의 건강 확보를 위한 조치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에서 건강

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중 발전중심의 인체 건

강 확보, 피해자 조치 및 그 절차는 이용증진으로, 인체 

안전 확보, 개인과 국민의 건강보호 중심의 조치 및 그 

절차는 안전규제로 구분하였다. 국가의 발전과 복지증진

을 위해 방사선 및 원자력 사용에 있어서 손해보다 이익

이 큰 정당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

서 일부 법제를 제외하고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법｣ 등 다수 법제에서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사

선 및 원자력 이용에 대한 계획수립 시 건강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원자력 진흥법｣,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건강권 확보를 포

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근본적인 

설계는 진흥이 우선시 되고 그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안전계획을 확보한 진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다수

의 기본권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법제에서 건강권 확보의 보완이 필요

한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는 환자보호자의 경우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존재

하나 환자보호자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환자보호자가 임신한 여성일 경우 태아에게

는 저선량의 피폭이라도 장해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관리

대상에 환자보호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에 ｢원

자력안전법｣ 상의 의료검사에서는 환자보호자의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Table 1). 

Table 1. Right to Health Applied in Legislation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Legislation Key points

1. Nuclear safety act

– Primary concern/condition for permission (prerequisites such as facilities, admin-
istrative procedures, health security, emergency procedures)/medical examina-
tions/radiation exposure management/optimization requirement/penal provisions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or a minimum of three years in prison), etc.

2.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Danger allowance for public officials

3.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 promotion act
– Radiology research via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medical support for local residents, etc.

4.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 
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N/A

5.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
cilities, etc. and the prevention of radiation dis-
asters act

– Primary concern/prohibition on sabotage and terrorism/emergency measures in case 
of serious public threat/resident protection in case of disaster/countermeasures in 
case of disaster/penal provisions in case of violation

6.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 Primary concern/national effor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rogram/imposition of 
duty to manufacturers/space radiation management for crew members

7.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 N/A

8.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diagnostic radia-
tion equipment

– Primary concern/management of staff and patients/procurement of protective facili-
ties/medical examinations for staff/administrative measures for radiation over-
exposure, etc.

9.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veterinary diag-
nostic radiation equipment

– Medical examinations for staff/administrative measures for radiation overexposure, 
etc.

10.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
cilities f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 N/A

11.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 Post-accident victim protection, rescue, and mitigation of additional damage

12. Act on government contrac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 Post-accident victim protection, etc.

13.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
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Primary concern/Commission’s voting rights concerning radiation protection, etc.

14.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 Primary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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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vironmental Rights Applied in Legislation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Legislation Key points

1. Nuclear safety act

– Primary concern/duty to submit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of radiation added 
as part of the condition for permission/duty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case of discontinuing operations/investigating environmental effects of radiation for en-
vironmental conservation/nationwide radiation watch, etc.

2.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N/A

3.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 promotion 
act

– Establishment of a supervisory institu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environmental re-
search and its subsequent findings, etc.

4.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N/A

5.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
clear facilities, etc. and the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act

– Prohibition on environment-related sabotage and terrorism/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establishment of a physical protection council/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be included as members of the protection council/emergency measures in case of radio-
active contamination/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entral 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Headquarters/Penal provisions in case of violation

6.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 Primary concern/outlining a comprehensive program to protect living environment around 
radioactive rays/operator's du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real conditions of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etc.

7.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 Primary concern, establishment of Korean Radioactive Waste Agency, etc.

8.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 N/A

9.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veterinary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 N/A

10.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 Outlining the cost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around facilities/im-
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businesses, etc.

11.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 Countermeasures in case of severe environmental damages and their costs, etc.

12. Act on government contrac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 Cost of countermeasures in case of severe environmental damages, etc.

13.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Primary concern/figures from the environmental sector to be included as members of the 
commission, etc.

14.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 Primary concern/enforcing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n environmental radioactivity, etc.

3.2.2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환경권

환경권 적용은 물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절차 등을 중심으로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

법에서 환경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중 발전중심

의 물리적 환경 및 그 절차는 이용증진으로, 안전 및 건

강 중심의 물리적 환경 및 그 절차는 안전규제로 구분하

였다.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

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법｣의 다수 법제에서 환경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 마

련되어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사선 및 원

자력 이용에 대한 계획수립 시 환경권 확보를 전제로 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근본적인 설계는 진흥

이 우선시 되고, 그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 등을 감

안할 때 이제는 환경계획을 확보한 진흥이 필요한 시대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한 진흥법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사선 등의 기초 분야 연

구, 공업·의료·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 등의 

연구, 방사선 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경

우 환경관리측면의 객관화된 연구와 주장에 한계가 있는 

행정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주관기관을 분리

하는 것이 환경권 확보에 객관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환경보전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환경관리에 발전권을 중심으로 하는 산자부 승

인이 필요한데 안전중심의 관리에 관한 연구와 주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므로 산자부 승인뿐만 

아니라 환경부와의 협조를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국가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방사선 및 원자력 

사용에 있어서 환경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자

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환경권 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ble 2).  

3.2.3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안전권

안전권 적용은 작업자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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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행정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에서 안전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중 발전

을 위한 전제조건의 안전확보는 이용증진으로, 위해로부

터 안전관리 중심의 물리적, 행정적 절차는 안전규제로 

구분하였다. 법상 요구되는 안전 수준은 위험에 비례해

야 한다. 원자력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자력의 안전

성의 정도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

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러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합리적 의심

이 있고, 만일 사고 시 중대한 사고가 되는 경우라면 당

해 원자력시설이 법상 안전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에 사전배려원칙을 적용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에 과학적으로 합리

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이다[37].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

리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등 다수의 실정법에 방

사선 및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적, 물리적, 조직적 환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의 

초기 계획을 설계하는 ｢원자력 진흥법｣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는 안전과 관계되는 내용

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법｣에 안전권 확보를 기본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 등

을 감안할 때 이제는 안전계획을 확보한 진흥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한 진흥법이 필요하다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의 

기본법인 ｢원자력안전법｣ 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

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

를 선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 개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 ｢원자력 

진흥법｣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

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안전과 관계된 연구를 수

행함에 있어서 개발권을 우선으로 하는 원자력진흥법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안전과 관계된 연구개발의 독립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연구 재원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원자력안전연

구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조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

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 역시 안전 중심 처분보다 진흥 

중심의 처분을 하게 될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될 수 있

다. 무엇보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방사선조사기 선원 이탈 사고 시 불특정 다수

의 일반인이 피폭될 우려가 있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

반인의 안전확보를 비파괴검사자에게 맡겨둔 상태이므

로 타분야보다 안전강화가 더 필요하다. 비파괴검사의 

특성상 건설현장 등 다른 방사선 관련 허가분야와는 다

르게 물리적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

전문제에 중요한 변수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장

에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설치는 건강권, 안전권 확보

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발전이 중심인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

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성 강

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은 안전관련 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미

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관

리 기본계획은 발전 및 진흥 중심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

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안전 확보까지 고려하는 방사

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산업통상자원

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권과 직접 관계되는 원자력진

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안전중심의 계획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데 한계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중심 기구의 협조가 병행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

영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

원부는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안전과 

관계되는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안전관리부처의 협조가 병행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서는 특정 안전관리책임자 단독으로 안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만약, 안전불감증이 

심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될 경우에는 조직적 안전문

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고,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까지 확보되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

자력안전법｣과 같이 조직 내 방사선안전위원회를 둘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지리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원자력사고 발생시 

한국의 피해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손해배상에 대한 해결은 부재한 상태

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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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fety Rights Applied in Legislation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Legislation Key points

1. Nuclear safety act

– Primary concern/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rogram for nuclear safety/procurement of fa-
cility specializing in nuclear power/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nuclear safety/permission for standard 
design/condition for permission (facility safety, safety analysis report, safety operating proce-
dures, duty to observe standards,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inspection and reporting pro-
cedures, education and training, taking and reporting protective measures, etc.)/suspension of 
activity/danger allowance for public officials/injury compensation/penal provisions (death penal-
ty, life sentence, minimum three years in prison), etc.

2.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N/A

3.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 pro-
motion act

– N/A

4.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
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
nology

– Primary concern/support for healthy development via improved safety measures, etc.

5.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the pre-
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act

– Primary concern/prohibition on safety-related sabotage and terrorism/establishment of a physical 
protection council/establishment of Central 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Headquarters/ 
Radiation Protection Assistance Headquarters/relationship with Framework Program on Civil 
Defense/penal provisions, etc.

6.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 Primary concern/policymaking regarding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
vironment/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rogram for protection against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drafting and distribution of safety guidelines, etc.

7.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 Primary concern/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uty to lessen the burden on future gen-
erations/establishment of a framework for radioactive waste control/compliance to standards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inspection and reports/order to take measures, penal provisions, 
etc.

8.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diag-
nostic radiation equipment

– Primary concern/safety control of equipment/designation of chief manager of safety/measure-
ment of radiation exposure/medical examinations/instruction and supervision from super-
intendents from city hall, county office, and district office

9.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vet-
erinary diagnostic radiation equip-
ment

– Primary concern/report/inspection and calibration of equipment with potential effects on safe-
ty/measures for radiation overexposure/designation of radiation areas/designation of chief man-
ager of safety/administrative matters to be observed, etc.

10.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
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of ra-
dioactive waste

– Safety management for residents in locations of facilitie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11.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 Minimization of accidents and damages concerning nuclear power/procurement of funds for 

damage control, etc.

12. Act on government contracts for nu-
clear damage compensation

– N/A

13.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Primary concern/maintenance of independence and justice/responsibility for research and devel-
opment regarding nuclear safety control/human resourcing centered around safety/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in matters relating to safety, etc.

14.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 Primary concern/research, development and investment on nuclear safety regulations, etc.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의 사고는 국가 전체의 대량재난임에도 불구

하고 사고 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

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대성에 비해 행정의 

뒷받침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보

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와도 수평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 정도에 관한 

판례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각종의 기계·장치의 경

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항상 어

느 정도의 사고발생 등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그 

위험성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이하라고 생

각되는 경우에, 또는 그 위험성이 상당 정도 인간에 의

하여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의 

정도와 과학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그것을 안전한 것으로 보고 이용한다. 원

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도 절대적인 안전성

만을 요구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용인할 수 있

는지를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Table 3).3) 

3) 40. Ham CH. Theory on Act of nuclear power. consular law. 20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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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ght to Know Applied in Legislation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Legislation Key points

1. Nuclear safety act
– Licenser’s duty to incorporate residents’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nuclear fuel storage/disclosur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the public/incorporation of residents' opinions via public debate, etc.

2.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Prohibition on revealing trade secrets related to nuclear power/penal provisions in case of 

violation,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 maximum of 10 years

3.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 pro-
motion act

– Establishment of a program promoting the use of radiation, etc. with an additional clause for 
expanding radiation-related information, and the duty to report to the chairma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body/production, distribu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of radiation-related 
information/provision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current and prospective 
outlook on radiation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and policy-making regarding 
facilities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designation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facility/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for the collection, analysis, and provision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etc.

4.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
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Establishment of a program promoting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that incorporates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statistical analysis and data 
collection on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analysis and provision, etc.

5.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the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act

–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radiation disasters/establishment of an on-site radiation 
protection command center for data collection and notification regarding radiation 
disasters/duty to declare and report on states of radiation disasters/notification of radiation 
disasters/notifying local residents and taking appropriate measures in case of 
disasters/promoting countermeasures against radiation damages, etc.

6.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regarding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disclosing information on defective processed goods and 
offering trade-ins, etc./penal provisions in case of violations including fines, etc.

7.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 Prioritizing the promotion of public involvement in the drafting and enactment policy regarding 

radioactive waste/disclosure of key points concerning radioactive waste control to the public, 
etc.

8.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radiation operators via a central registration center, etc.

9.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veteri-
nary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 Process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measurement of radiation operators' degree of radiation exposure, etc.

10.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 Facility location to be determined via local residents' vote/ensuring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planning, researching and determining the location of facilities/holding 
information and debate sessions for local residents, etc.

11.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 N/A

12. Act on government contrac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 N/A

13.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Commission meetings to be fully disclosed/meeting records to be filed and kept, etc.

14.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 Tasks including information management on regulations on nuclear safety, etc.
※ Duty of confidentiality (prohibition on disclosure and application of trade secrets)

3.2.4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알권리

알권리 적용은 국민의 방사선 및 원자력 이용, 안전과 

관계된 정보제공과 관계된 내용 중심으로 방사선 및 원

자력관련 실정법에서 알권리 관계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중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의 알권리 확보는 이용증진

으로,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은 안전규제로 

구분하였다. 이용증진 측면의 알권리는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일부 규정되어 있다. 

안전규제 측면의 알권리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

선 안전관리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수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

한 법률｣에는 알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기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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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는 비

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과학기술이든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

은 과학기술의 개발 및 육성과 더불어 중요하게 간주되

어야 할 사안이다.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원자력

안전행정의 민주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

민은 체르노빌사고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38-41].

원자력시설의 설치 및 연장,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

시설의 입지선정의 경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및 

원자력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일반인이 정확하게 파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필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설치의 성공 배경에는 정부의 원칙결정, 이에 대한 국회

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원칙결정과 승인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로 처분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진흥을 목적으

로 국가로부터 지역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과 같은 것

은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에 투입되는 경제적 지

원이 입지결정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큰 차이이

다. 이는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

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42]. 사용후핵연료 공론

화의 시행원칙으로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한국의 사회

문화 및 정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을 기준

으로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2009년 사

용후핵연료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침 고시를 제정하

고 공론화에 착수하여[43] 2015년 6월에 그 결과를 건의

하고 공표하였다. 그리고 전국토, 해양환경에 대한 방사

선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은 알

권리 문제와 관계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 

이해 수준의 눈높이 맞춤식 정보제공이 올바른 가치판단

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인식변화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Table 4).

3.2.5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발전권

발전권 적용은 국민의 방사선 및 원자력 이용증진, 발

전, 개발과 관계된 내용 중심으로 방사선 및 원자력 관

련 실정법에서 발전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중 

진흥, 발전, 개발을 위한 발전권 확보는 이용증진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은 안전규제로 구분하였다. 

이용증진 측면의 발전권은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

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다수의 내용

이 규정되어 있다.

안전규제 측면의 발전권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

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은 개발, 진흥, 생존과 

같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는 압축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서양과 달리 ‘동시진행, 

동시발전’이라는 모양을 띤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

하기만 한 자유권을 다져가는 동시에 사회권 시대를 본

격적으로 열어 나가야 한다[44]. 이는 원자력분야에서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원자력법제의 법적, 기술적 문제

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과 유

사한 맥락을 가진다[14]. 원자력은 그 특성상 이용 및 

진흥과 안전규제의 이중적 측면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

에도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원자력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원자력진흥 및 규제 관련 행정체계가 다양한 형태

로 나누어져 있다[42].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하

여 전문기술력 확보, 독자적 안전기준 확립, 안전성 연

구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안전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45]. 위 관련법령이 2014년 11

월 충분한 정당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과연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전인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잘못된 규제강화

는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고, 발전권도 저해할 가능성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전권에 관

한 내용들이 있지만, 원자력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

립해야 할 때, 원자력안전을 전제로 한 진흥의 내용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 특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과 관계된 사망사고가 발생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육성비용

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안전비용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의 보완은 미약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 분야는 진흥과 발전은 강조하고 있으나 안

전에 대한 정보관리, 조사, 협회의 업무가 누락되어 있

으므로 안전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미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파괴검사자는 

안전과 건강문제에 열악한 환경에서 발전권의 작동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권, 안전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진흥, 방사선 및 방

사성동위원소 진흥, 비파괴 진흥의 모든 분야의 기본계

획에서 발전권 우선보다는 안전권, 건강권을 확보한 발

전권 보장이 필요한 시대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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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ght to Development Applied in Legislation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Legislation Key points

1. Nuclear safety act
– Precondition for the right to development/precondition to acquire permission for nu-

clear material, radioactive substances, etc. (does not directly mention the right to de-
velopment)

2.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Primary concern/consideration and decision by the Atomic Energy Promotion 
Council/establishment and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program for nuclear energy 
promotion/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for 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nd production/creation of a 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fund usage, etc.

3.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 promotion act

– Primary concern/establishment of a program to promote the use of radiation, etc./in-
creased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support for technological develop-
ments in universities, research facilities, and industries/prioritizing aid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lated to radiation, etc.

4.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 
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Primary concern, establishment of a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promotion and 
research via the establishment of KANDT, etc.

5.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the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act

–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in radiation prevention for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 Promotion Act, and its applic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a-
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 etc. (does not directly mention the right 
to development; primary application concerned with safety)

6.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 N/A

7.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 N/A

8.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diagnostic radi-
ation equipment

– N/A

9.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veterinary diag-
nostic radiation equipment

– N/A

10.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
cilities f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 Primary concern/special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of locations of fa-
cilities for disposing radioactive waste/special acts on the development of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ing radioactive waste, etc.

11.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 Primary concern

12. Act on government contracts for nuclear dam-
age compensation

– Primary concern

13.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
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N/A

14.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 N/A

3.3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헌법상 권리의 적

용 특징

3.3.1 이용증진 측면

방사선 및 원자력의 이용증진을 중심으로 발전권, 개

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진흥계획과 수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진흥법에는 건강권, 환경권, 안

전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발중심의 종합

계획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확

보를 전제로 한 진흥계획을 수립한다면 방사선 및 원자

력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확대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법에는 안전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날로 

증가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기술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안전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사선 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시 안전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3.3.2 안전규제 측면

방사선 및 원자력의 규제를 중심으로한 건강권, 환경

권,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규제 대상별, 규제 내

용별, 규제 주체별로 규정화되어 있다. 방사선 및 원자

력의 특성상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재난발생 

우려가 존재하므로 사고조치에 대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

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규정화되어 건강권,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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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확보와 알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방사선이

용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사성물질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원자력안전법 상의 규제 대상은 아니나 국민

의 입장에서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극히 낮은 

방사선피폭까지도 건강권, 안전권 확보를 위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권리를 확보한 법이

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 유용성 문제는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비파괴검사분야는 사용하는 방사선량이 많고, 투과력

이 높은 감마선을 물리적 방어환경이 없는 곳에서 작업

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방사선이용분야와는 

다르게 건강권, 안전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 타 방사선이

용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비파괴 안전규제 중심의 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이용분야 중 이동사용의 한 부분으로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비파괴검사에 대한 규정은 보완될 필요

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개발권과 안전권의 균형이 필요하며, 무

조건적 규제는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4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법제와 헌법상 권리와의 

관련성

법익과 인권은 모두 자유로부터 근거하는 것이며, 안

전이 바로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후기 현대사회에서 안전과 자유는 상호 모순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만 긴장관계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적절한 수준의 안전보장만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수준의 안전은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적 

자유를 위축시키며, 너무 낮은 수준의 안전은 생활 속에

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46]. 권리는 복합적인 체계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서 누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권리를 정당화하는 과정은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과정이다[47].

방사선 및 원자력이용에 앞서 ｢원자력 진흥법｣, ｢방

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

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으나 안전권, 건강권의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발전권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진흥, 

개발, 발전의 허가, 승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에 

방사선 및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건강권, 안전권, 환경권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사용 

후 폐기, 사고 시 또는 부지 선정 시에는 ｢방사성폐기

물 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

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로 보완하고 있다(Table 6). 

에너지는 경제발전, 산업안보,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전

략적 재화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각국 정부는 국민과 국

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직

접적인 발전권과 관계되고 그 결과 건강권, 안전권을 확

보하게 된다. 한국은 국내 부존 에너지 자원이 매우 열

악하며 그 종류도 수력과 무연탄 그리고 일부 신·재생 

에너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 천연가

스, 유연탄 등의 대부분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

으며, 국내 에너지 자급도는 3%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중

장기적으로 원활히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위

기 상황에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3]. 만약 방사선 및 원자력이용이 건강권, 안

전권, 환경권의 우선 작동으로 발전권이 침해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생존권에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현

대문명사회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문명은 고도의 위

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

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의 확실한 길은 그러한 위험한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막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기술로 전

환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하고 그 시점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4]. 그러나 현대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동차, 

옷, 고층빌딩, 약품, 생명공학, 우주산업 등의 과학기술 

등이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위험성을 동반

하지 않는 것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대체하는 

기술 또한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보장도 확률적으

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막연한 대체 기술을 찾는다

는 것은 당장의 주어진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한 단순한 

회피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안

전권, 알권리의 작용원리 내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에

너지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후기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

회적 효용의 우월함이 입증되고, 적합한 대체가 불가능

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 

후기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과학기술의 이용을 

모두 다 완전하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당연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사전 위험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달성하

고자 하는 자유보장보다 그로 인해 희생되는 자유의 크

기가 크다면 이러한 정책수단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4) 일반적인 위험은 가능한 최소화될수록 바람

4) Krause. L. Das risiko und restrisiko im gefahrstoffrecht,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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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Rights and Legislation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By stage Production ⇔      Utilization      ⇔      Disposal       ⇔    In accidents    ⇔ After use and in accidents  (Compensation)

By content
Develop-

ment plans
Main agent of safety 

regulations
Target of safety regulations

Target of regu-
lation after use

Measures in
disasters

Compensation

By legis-
lation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Radiation 
and Radio-
isotope Use 
Promotion 
Act｣

｢Act on Establish-
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Nuclear Safety Act｣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of Veterinary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 Radon, which has the highest 

natural radioactivity, is man-
aged separately under envi-
ronmental law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Ac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Act on 
Government 
Contrac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pplication 
of funda-

mental 
rights

Focus on 
right to de-
velopment

Focus on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and 
safety rights

Focus on 
safety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nd 
right to know

Focus on right to 
health, environ-
mental rights, 
safety rights, and 
right to know

Focus on right to 
life

Right to life

직하겠지만, 위험원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위험의 실현가

능성이 아예 없는 선택은 불가능할 것이다[48]. 따라서 

위험규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정책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

요한 문제이다. 무시 가능한 위험수준이나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라는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수

준까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

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있는 영국법

상 위험관리를 위한 법원칙으로는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의 원칙이다[46]. ALARP원칙은 

1974년에 재정된 작업자 등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에서 채택

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법제에는 

이러한 기본권리들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측되는 권리문제는 보완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사회권 보장에 역점을 두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한다.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완성된 복지국가 단계의 헌법을 

수용했기 때문에 복지국가와 사회권 보장을 언급하는 것

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자유권의 기본

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단계에서 복지국가를 언급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고, 자유주의의 내실화를 위해

서도 복지국가시대의 도래를 빨리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44].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가 처음으로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대해 언급하

기 시작한 것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였으나, 이후 

테러로부터의 국민보호, 원자력발전의 문제 등으로 확산

되었다[50].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의 사회적, 과학적 방

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논의의 지평이 위험에서 안전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 대응의 차원도 

상응하여 변화해야 된다. 원자력과 방사선이용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정치적 문제이면서 안전에 대한 건강권, 

환경권 등 다양한 영역의 내용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는 인권의 많은 항목들이 

오랜 시간  걸친 인정과 투쟁의 산물이었던 만큼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에 대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역시 다양

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을 꼽는다

면 공기, 물, 에너지 순이다. 불의 이용, 증기기관을 통

한 산업혁명, 현대 문명의 동맥인 전기의 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는 항상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이 되어 왔으며 수많은 강대국들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

싼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왔다. 최근 세계적으로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풍력, 태양광, 조력, 바

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

지만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인류가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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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에너지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당장은 원자력밖에 없

다는 것이 실정이다. 인간 삶의 질 향상 측면의 목적에

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

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 작동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임에는 틀림없다.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방사선

피폭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건강에의 위험·리스크 

발생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라

고 생각된다[14]. 또한 이러한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성찰적 태도가 필요한데, 대화 참가자들은 주제와 관련

해서 더 넓은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 전제, 이익을 돌아보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44]. 이러한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법제에 대한 정

당화 과정의 합리화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과 국가이

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책결정권자,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개개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이 필요

한 시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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